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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Climate change has exacerbated extreme weather events, making coastal cities more susceptible to flooding, erosion, and related disasters. Since the mid-2000s, development pressures have been concentrated in coastal zones with high amenity and commercial value, resulting in high-density residential expansion on reclaimed land and within buffer zones designed for disaster mitig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land-use deregulation affected development patterns and fragmentation in Busan, South Korea, from 2000 to 2023. Fragmentation indices were created on a 200×200 m grid framework (19,340 cells), and multiple regression and MANOVA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impacts of zoning changes on development density and disaster exposure. The results show that deregulation rate and area significantly increased patch number and density while decreasing average patch size, indicating increased fragmentation. Disaster exposure indicators, including population and impervious surface ratio, also increased with deregulati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stronger in coastal areas than in inland areas, indicating spatially uneven risk accumulation. These results show that deregulation facilitated urban expansion while also increasing vulnerability by concentrating high-density development in flood-prone areas.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land-use planning as a structural tool for addressing climate risks and guid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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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의 발생 시기와 공간적 분포는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강도의 심화가 동반되면서 국제적으로 ‘극한기후(extreme climate)’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험의 시공간적 범위와 규모가 단순·선형적 패턴에서 복합적·연쇄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일한 구조적 대응만으로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anasinghe et al., 2021; Simpson et al., 2025).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기후위험이 허용 가능한 한계를 초과하여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 그리고 커뮤니티의 적응 역량을 제약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을 ‘적응의 한계(adaptation limits)’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Cooley et al., 2023; Juhola et al., 2024). 이는 단기적 피해 경감에 머무르지 않고, 다층적·장기적 관점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적응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연안 도시는 해안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변화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이 높다. 따라서 재해 노출을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 관리 수단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단위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장기적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주목받고 있다(EEA, 2023; Effiong et al., 2024; Yinuo et al., 2025).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의 위치, 규모, 형태를 공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험지역의 노출을 줄이고, 공공성 강화 및 회복력 내재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실제로 과거 연안 지역은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서 고밀·고층 개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계획적 관리를 통해 공공공간이자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위험지역 및 인접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재해 노출과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실증적 경험에 기반한 변화이다.

        그러나 국내 연안 도시들의 대응은 여전히 피해 지역 해안에 방파제나 제방을 설치하는 등 구조적 수단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피해 경감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기후위험의 근본적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연안의 토지이용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과거 내륙 중심이었던 개발 패턴이 점차 해안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재해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토지이용의 파편화와 개발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개발확산이 이루어진 지역이 현재의 재해노출 지역과 어떻게 중첩되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영향이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단, 본 연구는 과거 시점에서 이루어진 규제 완화가 당시의 방재·기후정책 기준에 비해 적절했는지, 혹은 그 의사결정 자체가 문제였는지를 평가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험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규제 완화와 개발의 누적된 결과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위험노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오늘날의 연안공간 구조와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과 기능
        토지이용규제(land use regulation)는 한정된 토지 자원의 이용 형태와 강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국토계획, 도시계획, 환경계획 등 상위 계획체계 속에서 법·제도적 규범으로 구체화되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을 통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개발행위허가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행된다(Nelson and Dawkins 2004; Alterman, 2011). 이러한 규제는 토지이용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그 목적은 공공의 안전, 환경 보전,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 공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Berke and Godschalk, 2009).

        특히 방재 부문에서는 위험지역의 개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핵심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사전적 규제 및 방재적 토지의 확보는 장기적인 피해 저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urby and Dalton, 1994).

        반면, 방파제와 같은 구조적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호 수준의 향상이 오히려 위험지대 내 추가 개발을 유인해 장기적으로 노출을 증대시키는 ‘레비 효과(levee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Kates et al., 2006; Di Baldassarre et al., 2013). 이러한 자기강화적 메커니즘은 [개발→보호→추가 개발→추가 보호]의 악순환을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결국 개발을 통한 이익보다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토지이용계획은 위험 발생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효용이 크다. 계획적 규제를 통해 위험지역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개발 강도를 조정하면,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내재화할 수 있다(Burby et al., 2000; Godschalk, 2003).

        연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완충지 조성, 관리된 후퇴(managed retreat), 저영향 개발과 결합하여 공간구조를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최근 논의되는 동적 적응형 정책 경로(Dynamic Adaptive Policy Pathways, DAPP)는 임계점과 결정 시점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토지이용을 전환하고, 잠금효과(lock in)와 후속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Haasnoot et al., 2013; Barnett and O’Neill., 2010).

      

      
        2.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그 영향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는 단순히 개발 허용량을 늘리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입지 선택의 제약조건을 완화 시켜 개발의 공간 분포와 강도, 형태를 변화시킨다. 도시성장관리 관련 연구들은 규제 완화가 외연적 확산과 비연속적 개발, 토지이용의 파편화를 촉발하는 경향을 제시해왔다(Nelson and Duncan, 1995; Nelson and Dawkins, 2004; Ewing and Hamidi, 2015). 그 결과는 인프라 비용의 증대, 생태계 단절, 공공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을 매개로 위험관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재 부문에서는 규제 완화가 취약지역 개발의 유인을 높여 개발 입지와 위험지역이 중첩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방정부의 기본계획과 엄격한 토지이용계획의 조합으로 위험지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위험지역의 개발 문턱을 낮추고 투자금 회수를 가속화하는 장치로 작동하였고(Burby and Dalton, 1994), 미래의 위험을 담보로 현재의 이익을 챙기는 개발이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Brody et al., 2007; Ostriker and Russo, 2022).

        기후의 비정상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규제 수준이 미래의 기후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Milly et al., 2008). 이 관점에서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단지 현재 기준에 따라 단지 더 많은 개발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후에 취약한 공간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연안 맥락에서 규제 완화는 경관, 접근성 등 연안 자원과 결합할 때 해안선 근접 개발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민간 개발, 공공 투자,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복구지원 등 정책적 신호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했고, 그 결과 민간 수요는 더 느슨한 규제하에서 위험지역으로 집중되었다(Kousky and Shabman, 2012; Hsiao, 2023; Patsch et al., 2023).

      

      
        3. 재해 노출과 위험의 내재화
        재해 노출은 재해위험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구, 자산, 사회기반시설 등이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Cutter et al., 2008). 노출은 단순히 자연 현상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람과 시설이 그곳에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연안 도시의 취약성은 자연과 인공 환경의 복합적 결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불투수 면적이 높은 고밀도 주거지, 산업단지, 상업지역이 해안선을 따라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은 침수위험과 직결된 구조를 가진다(Sohn et al., 2020).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인구와 자산이 점점 더 위험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Breen et al., 2022). 이른바 '위험의 내재화'가 도시 구조에 축적되는 것이다. 최근 연구는 특히 인구와 기반시설이 고밀도로 입지한 공간일수록, 규제의 완화가 물리적 노출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까지 가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hi and Varuzzo, 2020; Xu et al., 2021).

        위험은 더 이상 기후와 환경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개발의 유무와 방식은 위험을 증폭시키거나 저감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험지역에서는 토지의 완충능력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높다(Cutter et al., 2018).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완화는 단순히 개발 허용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도시 구조 내부에 축적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4. 파편화의 개념과 개발확산과의 관계
        토지이용의 파편화는 연속적이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더 작고 불연속적인 패치로 분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관생태학에서는 이를 토지이용 및 피복 변화의 질적 저하로 해석하며, 공간적 연속성의 감소, 경계 길이 증가, 코어 지역의 축소 등으로 측정한다(Jaeger and Schwick, 2014). 한편, 도시계획 부문의 연구에서는 파편화를 단순한 토지이용 혼합 또는 분절의 결과가 아니라, 기반 시설의 효율 저하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매개하는 구조적 과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Irwin and Bockstael, 2007; Inostroza et al., 2013; Ewing and Hamidi, 2015; Canedoli et al., 2018).

        이렇듯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파편화는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소규모의 비연속적 개발을 허용하면 기존 토지이용의 분절화가 가속화된다(Pendall, 1999). 이로 인해 고밀 개발과 저밀 개발 사이의 완충지대가 약화되면 토지이용의 공간 질서가 무너지고, 계획된 집적보다는 시장 주도의 산발적 입지 결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Jaeger et al., 2010).

        토지이용의 파편화는 개발의 확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Ewing(1997)은 개발의 확산을 단순한 외연 확장뿐 아니라, 불연속적 개발, 밀도의 혼합, 자동차 의존성 등 복합적 특성을 지닌 현상으로 정의하며, 파편화가 그 구조적 전제임을 강조했다. Galster et al.(2001) 또한 개발확산의 여덟 가지 차원 중 ‘패턴의 분절성’이 핵심 구성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 완화로 인한 파편화는 기반시설 연계성이 부족한 개발지를 양산해,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태계 연결성을 저하시킨다(Hasse and Lathrop, 2003).

        연안 도시에서 파편화는 단순한 경관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연안은 시장성이 높은 환경적 요소가 집중되어 있어,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산발적 개발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는 방재적 토지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 완충 공간을 잠식함으로써 장래 재해 피해의 잠재성을 높인다(Barnett and O’Neill, 2013).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파편화를 매개로 개발의 확산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연안 재해 위험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5. 토지이용 파편화의 측정
        토지이용 파편화는 개념적으로 공간의 분절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각적 인상이나 단순 면적 증감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어 왔다(Haines-Young and Chopping, 1996; Uuemaa et al., 2009). 또한, 동일한 개발량이 발생하더라도 토지 패치의 배열 방식, 단위 공간의 구조, 공간적 연결성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공간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파편화 지수로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를 함께 활용해 왔다(Uuemaa et al., 2009; Leitao and Ahern, 2002).

        따라서, 파편화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단일 현상이 아니라, 여러 공간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다차원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이용 변화라도 패치의 세분화 수준, 패치 간 거리와 연결성, 경계 구조의 복잡성, 토지이용 구성의 이질성 증가 등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Hargis et al., 1998; Gustafson, 1998). 이러한 이유로 파편화는 단일 지표보다는 면적·밀도 계열 지표, 연결성 지표, 형태 지표, 다양성 지표 등 서로 다른 차원을 반영하는 지표군을 조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Uuemaa et al., 2009; Haines-Young and Chopping, 1996).

        경관생태학 분야에서는 패치의 크기와 개수, 경계 길이, 경계 밀도, 패치 간 거리, 군집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경관 구조와 분절성을 계량화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McGarigal and Marks, 1995). 초기에는 FRAGSTATS와 같은 도구를 통해 다양한 지표를 일괄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경관 단위에서 분절 수준과 연결성, 이질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축적되어 왔으며, 이후 이러한 지표들을 조합해 파편화 패턴을 비교·분석하는 접근이 일반화되었다(Frazier and Kedron, 2017).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파편화 지수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원격탐사 자료와 공간지표를 결합함으로써 도시 토지이용의 변화 양상과 공간구조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패치의 크기·밀도·연결성 등을 통해 도시성장의 형태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접근이 대표적이다(Herold et al., 2005; Aguilera et al., 2011). 최근에는 파편화 지수를 단순히 도시 확산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구조의 공간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패치 수, 패치 밀도, 형태 복잡도와 같은 지표는 도시 공간의 집적성과 분절성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도시 구조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Herold et al., 2005; Aguilera et al., 2011). 더 나아가 파편화 지수는 도시 환경 특성과의 연계 분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연구는 파편화 구조의 차이가 지표면 온도 분포나 열섬 강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형태가 환경적 위험의 공간적 분포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Li et al., 2013; Estoque et al., 2017).

        일부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편화 수준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지역 간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공간구조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유효 패치 크기 지표를 활용해 교통 인프라와 도시 개발에 따른 경관 파편화의 장기 변화를 평가하거나, 다양한 공간지표를 활용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지역 간 비교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등 시공간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에도 파편화 지수가 활용되었다(Jaeger, 2000; Uuemaa et al., 2013). 이러한 연구 흐름은 파편화가 단일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토지이용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간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6.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토지이용의 파편화 및 비연속적 개발→도시 스프롤 및 재해 노출]로 이어지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토지이용 변화가 파편화와 스프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도시 공간에서 규제 완화가 토지이용의 파편화나 개발확산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이들 연구는 대체로 내륙부 교외의 저밀도 주거지 확산, 자동차 의존성 증가와 같은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연안부 개발 편중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나아가 스프롤의 결과에 관해서도 주로 인프라 비용 증가, 생태계 단절, 공공서비스 비효율 등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기후위험 및 재해 노출과 연계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실제로 토지의 파편화 및 개발확산을 유발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재해위험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개발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내륙부 도시 외곽에 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최근에 증가하는 연안 개발 경향을 반영하여 해안과 내륙 공간에 따른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 설정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의 파편화, 재해 노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는 토지이용 파편화를 매개로 개발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H2 :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인한 연안부 개발확산은 재해 노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H3 : 이러한 경향은 내륙지역에 비해 해안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축적되어 온 여러 조각의 이론들을 연안 도시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의 가설을 검증하고, 기후변화 시대의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이 지니는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데이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는 연안 도시에서 토지이용규제 변화가 공간구조와 위험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부산은 해안-산지-도심이 접합되는 복합 지형과 높은 도시화 수준으로 인해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조정,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도시이다. 둘째, 부산 해안은 관광·상업·항만 기능이 밀집된 지역으로, 규제 완화 이후 개발수요가 집중되는 전형적 패턴을 보여 왔다. 이는 연안 도시의 [규제 완화→고밀도 개발→파편적 확산]이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관찰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부산은 최근 20여 년간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반복적 침수 사례가 명확하게 확인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 변화와 기후위험 노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근성 및 시계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은 특정 도시 특수성에 한정된 사례라기보다, 규제변화와 개발 압력, 그리고 기후위험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적 연안 도시 사례로써 의미를 갖는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23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은 해안을 중심으로 신도시 및 고밀도의 주상복합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로, 연안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개발확산 및 재해 노출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2000년과 2023년 두 시점의 상태를 비교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단, 이러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 제도적·공간적 배경을 정량화하기 위해,1) 2000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고시된 규제 완화 고시문과 필지 및 건축물 단위의 개발밀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단위별로 누적하여 규제 완화율, 규제 완화 건수, 규제 완화 면적을 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필지별 개발밀도 변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나의 블록을 포함할 수 있는 200m×200m 크기의 격자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40개의 격자에 대해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활용한 자료는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Variables and data sources used in the analysis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밀도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내륙지역에서는 주로 단지 단위의 고밀 개발이 확인된 반면, 해안지역에서는 소도시 규모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3년의 개발밀도를 제시한 <그림 2>와 비교해 보면, 내륙의 핵심지역은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개발되어 뚜렷한 밀도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해안지역은 2000년대 이후의 신규 개발을 통해 새로운 핵심지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Development density increase rate (200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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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density (2023)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파편화 지수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5m 해상도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04년, 2023년)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자연공간에 비해 도시공간 유형이 보다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갖고 있어, 도시공간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경관 지수 분석에 활용되는 대분류 토지피복도보다 높은 데이터 적합성을 제공한다.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는 먼저 녹지, 습지, 농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 공간을 사전에 제외하기 위해 <표 2>의 정수형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시가화(built-up) 범주만을 추출한 후 래스터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생태계 단위의 경관 파편화가 아닌, 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관찰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처리 방식은 도시형 파편화와 생태경관형 파편화를 구분함으로써 도시공간 변화 신호가 희석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기존 연구의 접근과도 일치한다(Irwin and Bockstael, 2007; Jaeger et al., 2010).

        
          Table 2.  
				
          

          
            Land-cover reclassification for fragmentation and impervious analysis
          
          

        

        
        

        래스터 변환 시 해상도는 원본과 동일한 5m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해상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단순화 및 공간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종 구축된 래스터 데이터는 FRAGSTATS 4.3을 활용하여 지표별 파편화 지수로 산정하였다.

        파편화 지수의 종류는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한 패치 크기, 패치 개수, 고립도, 연결성, 형상 복잡성 등 핵심 공간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모든 지수는 시가화 범주에 해당하는 토지피복을 추출하여 산정되었다(표 3). 해당 지표들은 불연속적 개발 및 공간 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규제 완화가 매개하는 도시 파편화 현상을 포착하는 데 특히 유효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Jaeger and Schwick, 2014; Canedoli et al., 2018).

        
          Table 3.  
				
          

          
            Definitions, interpretations, and value ranges of fragmentation indices
          
          

        

        
        

        두 번째 종속변수로 재해 노출 지수는 침수지역 내 인구와 불투수면적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침수지역 인구는 재해에 노출될 잠재 인구 집단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불투수 면적은 강우 시 유출수 증가와 침수 가능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 두 변수는 선행연구에서도 재해 노출의 대표적 지표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소규모 공간 단위 및 장기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도 부합한다(Cutter et al., 2000; Fekete, 2009).

        침수지역의 공간 범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침수흔적도를 누적하여 구축하였다. 인구 데이터는 침수지역 내 거주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구축하였고, 세분화된 분석의 공간 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공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격자를 제외한 후, 집계구 인구 데이터를 잔존한 인접 격자에 반영하였다.

        불투수면적 또한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04년, 2023년)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Landsat TM(2000)과 ETM+(2022) 영상 등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제작된 구축된 지도이다. 해당 지도는 5m 수준의 해상도로 도시공간의 미시적 변화와 토지피복 유형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투수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표 2>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에 포함된 모든 토지피복 유형을 불투수, 투수, 수역의 세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그 이후 200m 격자 체계를 중첩하고, 각 격자 안에서 불투수로 재분류된 토지피복 유형의 면적을 합산한 뒤 격자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격자별 불투수면적 비율을 계산하였다. 투수성 포장재와 같이 세부적인 재료 특성에 따라 투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은 토지피복지도에서 별도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피복 분류 체계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인공 피복 여부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료는 변수별로 수십만 개의 개별 객체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의 형식 또한 상이하여 원자료 수준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분석에 활용되는 격자 단위 변수를 중심으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표 4). 일부 변수는 고도 비대칭 분포와 높은 첨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 개발 특성 및 규제 완화의 공간적 편중에 기인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포를 보정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Deregulation_Area, AREA, POP)에 대해서는 값이 0인 격자를 감안하여 log(x+1) 변환을 적용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200 m×200 m grid)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반의 정량적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H1과 H2 검증을 위해 두 차례의 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분석 단위는 부산광역시 전역을 200m×200m 격자로 구획한 19,340개의 공간 단위로 설정하였다. 다만, 2023년 기준 개발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도시적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할 수 없는 구역은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각 격자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토지이용규제 완화율, 완화건수, 완화 면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파편화 지수를, 두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재해 노출 지수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에 대해 Jarque-Bera 검정값, 왜도, 첨도를 기반으로 잔차의 정규성을 평가하였다(표 5). 두 모형 모두 p-value가 0.05 이상을 나타냈으며, 왜도와 첨도 또한 통상적 기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값으로 확인되었다(Kline and Santor, 1999; George, 2010). 이에 따라 두 회귀모형의 잔차는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분석 결과의 통계적 해석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규성 검증 결과 두 모형 모두 통계적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후 단계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개발확산과 재해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Table 5.  
				
          

          
            Normality diagnostics for regression residuals
          
          

        

        
        

        파편화 지수에서 built-up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격자를 결측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0으로 부여하였다. 이는 해당 격자가 측정 불능(missing)이 아니라, 도시적 개발이 발생하지 않은 ‘파편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유효한 관측값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분석 대상 공간 전체에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귀계수의 해석 과정에서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격자를 적절히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H3에 대해서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MANOVA는 분산분석(ANOVA)를 확장한 기법으로,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동시에 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역 여부를 독립변수로, 파편화지수와 재해노출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범위를 버퍼(buffer)영역으로 지정하여 구분하였다.2) 이 기준은 한국의 연안 육역에 대한 정의와 유럽환경청(EEA)의 연안대(coastal zone) 및 EU 연안 지표체계 연구 등에서 표준 분석 단위로 활용된 기준에 근거하였다(EEA, 2006; DEDUCE Project, 2007; 국토교통부, 2010; 최영국 외, 2012).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편화 지수 및 재해노출 지수를 대상으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다. 둘째, 정규성 검정을 통과한 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계획 완화가 토지이용의 파편화 및 재해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에 대해 MANOVA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해당 과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의 영향이 공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과 방재 측면에서 공간적 맥락 고려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가설 1과 2의 검증: 파편화 지수 및 재해노출
        다중회귀분석 결과,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대부분의 파편화 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파편화와 공간구조 변화를 통해 개발확산 및 재해 노출을 매개하는 방향성이 확인되었다(표 6).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먼저, NP(패치개수지수)에서는 규제 완화율과 규제 완화 면적이 모두 정(+)의 계수를 보이며, 규제가 완화될수록 새로운 개발 패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규제 완화 건수는 음(-)의 값을 보여, 다수의 규제 완화가 오히려 기존 패치를 합병하거나 대규모 단위 개발로 이어져 패치 수를 줄이는 경향을 반영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PD(패치 밀도 지수)에서도 규제 완화율과 규제 완화 면적은 일관되게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규제 완화가 시가화 패치를 보다 미세하고 조각난 형태로 확산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 규제 완화 건수는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완화 건수가 많아질수록 소규모 파편보다는 대규모 단위의 개발이 이루어져 패치 밀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AREA(평균 패치크기지수)에서는 규제 완화율과 규제 완화 면적이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값이 증가할수록 패치의 평균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완화가 진행될수록 소규모 단위의 개발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반면, 규제 완화 건수는 AREA 지수에 정의 영향을 보여, 규제 완화 건수가 많아질수록 개별 패치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세 지수(NP, PD, AREA)는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패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표 7>에서는 각 지수의 계산식과 함께, 규제 완화 면적과 규제 완화 건수가 실제로 도시의 공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념적으로 도식화하였다. 첫 번째 모식도는 규제 완화 면적이 증가할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주변 지역에는 다수의 소규모 개발 패치가 분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새로운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파편화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NP와 PD의 증가는 동시에 AREA의 감소와 연결된다. 즉, 개발이 소규모 단위로 확산되면서 패치의 수와 밀도가 증가하고, 평균 크기는 축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Table 7.  
				
          

          
            Fragmentation indices: formulas and conceptual effects of land use deregulation
          
          

        

        
        

        두 번째 모식도는 규제 완화 건수가 증가할 경우를 표현한 것으로, 이때는 소수의 대규모 개발 패치가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다수의 규제 완화가 기존 패치를 병합하거나 대규모 단위로 개발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 NP와 PD는 오히려 감소하고, AREA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패치 수와 밀도는 줄어들지만 평균 패치 크기는 커지면서, 공간구조가 집적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지수는 규제 완화의 특성(면적 중심인지, 건수 중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개발 패턴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 완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NTIG(연속성지수)의 경우, 규제 완화율과 건수가 각각 음의 영향을 미쳐 규제가 완화될수록 패치 간 공간적 연속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수의 개발 허용이 토지이용 구조의 분절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규제 완화 면적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CONTAG(집중도 지수)에서는 규제 완화율과 규제 완화 건수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간 패턴의 균질성과 집적도가 약화되고 분절화된 개발 형태가 강화되는 경향과 연관된다. 반면, 규제 완화 면적은 정(+)의 값을 보여, 단일 규모의 완화가 더 집적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른 변수들과 구분되는 결과를 보였다.

        SHAPE(형태지수)의 경우, 규제 완화율만이 음(-)의 계수 방향성을 보였으나, 규제 완화 건수와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해당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규제 완화와 도시 경계 형태 간의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약한 연관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FRAC(프랙탈 지수)의 경우, 규제 완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보였으나, 완화 건수 및 면적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FRAC 모형 역시 설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본 결과는 규제 완화율과 토지피복 형태의 복잡성 간에 제한적인 통계적 연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규제 완화율이 형태적 복잡성 변화에 일정 부분 관련될 수는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PERI(경계비율 지수)에서는 세 규제 변수 모두 정(+)으로 나타나, 규제 완화가 면적 대비 경계 길이가 더 길고 복잡한 개발 패턴을 강화하는 데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해노출 지표 중 POP(침수지역 내 인구)은 규제 완화율, 건수, 면적에서 모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규제 완화가 진행될수록 침수에 노출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IMP(불투수면적 비율) 역시 규제 완화율, 건수, 면적에서 모두 정(+)의 영향을 보이며, 규제 완화가 불투수면적을 확대하여 재해위험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종합하면, 규제 완화율과 규제 완화 면적은 공간 파편화, 경계 복잡화 및 불투수면적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규제 완화 건수는 일부 파편화 지수에서 상반된 형태를 보였으나 재해 노출 변수에서는 일관된 정(+)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1과 가설2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는 토지이용 파편화를 매개로 개발확산을 촉진하며, 이는 재해 노출을 증가시킨다.”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2. 가설 3의 검증: 해안지역 유무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파편화 지수(NP, PD, AREA, CONTIG, CONTAG, PERI)와 재해노출 지수(POP, IMP)를 대상으로 해안지역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M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종속변수의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Levene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집단 간 분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Table 8.  
				
          

          
            Results of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error variances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 구조의 파편화 양상과 재해노출 수준이 서로 다른 차원의 지표임을 고려하여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MANOVA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파편화 지수(NP, PD, AREA, CONTIG, CONTAG, PERI)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해안선에서 1km 이내의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다변량 검정 통계량에서 p＜0.01의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사이에는 파편화 지수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표 9).

        
          Table 9.  
				
          

          
            MANOVA results for fragmentation and hazard exposure indices by coastal area
          
          

        

        
        

        그러나, MANOVA는 전체 종속변수 집합의 차이만을 보여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표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단변량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CONTAG를 제외한 모든 파편화 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0). 그중에서도 NP와 PD는 해안지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여 해안지역의 패치 수와 패치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AREA와 CONTIG는 해안지역에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여 패치의 평균 크기가 작고 패치 간 연속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안지역에서의 개발이 내륙지역에 비해 더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공간 패턴을 보이며, 이는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공간구조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PERI의 경우, 해안지역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안지역의 개발 패턴이 내륙에 비해 불규칙하고 미시적으로 단절된 구조를 보였고, CONTAG의 경우 본 연구의 유의수준 설정 기준에 미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효과 크기가 일정 수준(partial η²=0.008)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안지역의 공간 연속성이 일부 약화되는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은 해석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Table 10.  
				
          

          
            Follow-up univariate ANOVAs for fragmentation indices by coastal area
          
          

        

        
        

        두 번째 MANOVA에서는 재해노출 지수(POP, IMP)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다변량 검정 통계량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 재해노출 수준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9). 재해노출 지수에 대한 사후 단변량 ANOVA 결과, POP과 IMP 모두 해안지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표 11). 이는 해안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더 많은 인구와 불투수면적이 누적되어 재해 발생 시 위험이 내륙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해안지역이 개발 과정에서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높은 재해노출 특성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1.  
				
          

          
            Follow-up univariate ANOVAs for hazard exposure indices by coastal area
          
          

        

        
        

        종합적으로 볼 때, 파편화 지수와 재해노출 지수 모두에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3 “해안지역과 내륙지역 간에는 파편화 및 재해노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 나아가 해안이 내륙과 상이한 공간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연안 도시의 개발관리와 방재적 토지의 선제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Ⅴ. 결 론
      최근 극한기후는 기존에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와 장소를 벗어나 발생하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대응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난은 잠재적 위험 환경에 사람이 거주할 때 현실화되며, 인구와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난으로 규정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줄이는 대응을 넘어, 위험에 노출된 인구와 자산을 줄이고 도시 공간구조를 회복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 제도로서, 도시의 공간구조와 재해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개발 효율성을 넘어 기후위험 관리의 근본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에 학문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규제 완화율과 면적은 NP(패치개수지수)와 PD(패치밀도지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켜 신규 패치의 생성과 공간적 세분화를 촉진하였다. 이는 규제 완화가 누적적 소규모 개발을 통해 파편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AREA(평균패치크기지수)는 감소하여 평균 패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는 대규모 단일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발의 누적이 공간구조 변화를 주도했음을 시사한다.

      규제 완화 건수는 NP와 PD에 부(-)의 영향을, AREA에는 정(+)의 영향을 주어 다수의 제도적 완화가 오히려 대규모 개발 단위를 형성하거나 기존 패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CONTIG(연속성지수)와 CONTAG(집중도지수)도 규제 완화율이 높을수록 감소해 공간적 연속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FRAC(프랙탈지수)와 PERI(경계 비율지수)는 규제 완화율에서 양(+)의 효과를 보여 토지피복 형태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규제 완화율과 면적이 높은 격자에서는 파편화 지수와 POP(위험지역인구)와 IMP(불투수면적) 지표가 일관되게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일한 연안 지역 내에서도 규제 완화가 허용된 구역으로 개발과 위험이 집중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규제 완화가 연안 도시의 개발과 재해노출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매개 요인으로 작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도시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가 개발확산과 재해 노출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존 연구가 물리적 취약성이나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파편화 지수와 재해노출 지표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제도 변화가 도시의 취약성에 미치는 구조적 함의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계획이 단순한 개발관리 수단을 넘어 기후위험 관리의 핵심적 제도임을 확인시켜주며, 연안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공간적 변화 패턴은 부산이라는 사례를 통해 관찰되었으나, 그 방향성은 연안 도시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개발 압력과 기후위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해안 접근성과 수변 개발 수요가 결합되는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가 소규모의 산발적 개발을 촉진하며, 이는 패치 개수 증가, 패치 면적 축소, 연속성 약화와 같은 전형적 파편화 메커니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는 규제 완화가 개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방식과 속도, 그리고 누적적 공간효과가 관리되지 않을 때 도시의 회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안 도시에서는 규제 완화 조치가 단기 개발수요 대응을 넘어, 장기적 토지이용 구조의 안정성, 기후위기의 적응,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을 넘어서, 유사한 환경적 조건을 가진 연안 도시 전반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급격한 연안개발과 반복적인 재해 피해가 공존하는 사례지역으로써 국내에서는 부산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에는 제약이 있으며, 연구 기간 또한 2000년에서 2023년으로 제한된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변화와 건축물 자료가 해당 시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장기적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을 수반한다. 또한 본 연구가 활용한 지표들은 공간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조밀한 공간 단위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나 제도적 대응 역량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관찰자료 기반의 공간분석으로, 규제 완화가 특정 개발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인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며, 연안의 인프라와 입지 매력도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규제 완화와 개발과 위험 노출의 공간적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적 접근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계획 데이터의 구축과 보존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 맥락을 비교하고 사회·제도적 요인을 통합하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예측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변화가 미래의 위험과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후속 연구의 축적은 도시계획과 기후위험 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발전시키고, 연안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otes
      
        주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지이용계획 변수는 2000–2023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결정만을 선별하여 구축하였으며, 각 결정은 공간 단위(격자)와 결정 시점, 규제 완화의 내용(용도지역 상향, 용도지구 해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개발 밀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건만을 규제 완화 사례로 포함하였고, 단순 정비, 조정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기 위해 건축물 통합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개별 건축물의 개발밀도와 해당하는 토지의 밀도 중 높은 값을 반영하였다. 이후 이러한 규제 완화 폴리곤을 200m×200m 격자와 겹쳐 각 격자별로 다음의 세 가지 지표를 산정하였다.
        (1) 완화 건수(Deregulation_Count)

        각 격자에 대해 분석 기간 동안 해당 격자와 공간적으로 교차한 규제 완화 결정의 수를 누적 합산하였다. 하나의 규제 완화 폴리곤이 여러 격자에 걸쳐 있을 경우, 그 폴리곤이 교차하는 격자마다 1건으로 계산하였다. 반대로, 동일 격자 내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여러 차례 규제 완화가 반복된 경우에는 각 결정을 별도의 건으로 집계하여, 해당 격자에서 시행된 규제 완화의 누적 빈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2) 완화 면적(Deregulation_Area)

        각 격자에서 규제 완화가 실제로 적용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 기간 동안 격자와 교차하는 규제 완화 폴리곤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동일 격자 내에서 서로 다른 시점의 규제 완화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면적은 공간적으로 합집합을 취하여 중복 면적이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3) 완화율(Deregulation_Rate)

        각 격자에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발밀도를 상향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 규제 완화 구역에서 발생한 개발밀도 상향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한 격자 안에 포함되는 각 규제 완화 폴리곤마다 상향 전 개발밀도와 상향 후 개발밀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상향 폭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에서 600%로 상향된 경우, 해당 폴리곤의 상향 폭은 400%로 정의된다. 이후 격자 내에서 서로 다른 완화 폴리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격자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개발밀도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를 계산하였다. 즉, 격자 단위 규제 완화율은 각 완화 구역의 상향 폭을 그 구역이 격자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가중한 면적 가중 평균값이다. 이 값은 동일한 상향 폭이라도 적용 면적이 작으면 격자 전체 완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고, 반대로 적용 면적이 넓을수록 격자 전체 완화율이 크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지표이다.

      

      
        주2. 유럽환경청(EEA)과 EU의 DEDUCE 프로젝트에서는 연안 육역을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육상 공간으로 정의하고, 해당 범위를 연안 개발, 토지피복 변화, 인구 및 기반시설 노출을 평가하는 핵심 분석 단위로 활용해 왔다. 특히 DEDUCE Project(2007)의 연안 지표체계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내의 육역을 ‘coastal zone’의 핵심 범위로 설정하여, 연안부 토지이용 변화와 시가화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연안 개발 압력과 위험 노출이 해안선 인접 지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다. 단, 국내 문헌에서는 연안 육역의 범위를 특정 거리로 정량화하기보다는, 해안과의 상호작용과 관리 필요성을 기준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정책·연구의 개념적 정의를 수용하되, 국제적으로 활용되어 온 표준 분석 기준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1km 범위를 연안 육역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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